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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부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의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행정수요의 복

잡성(complexity)을 고려한다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

력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지역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

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인건비 산출

을 위한 주요 행정수요 지표 중에서도 인구와 면적은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 할 수 있

지만, 최근 급격한 인구증감을 경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인구’

에 기반한 인구개념 외에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1) 

특히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생활인구’에 관한 최초의 산정결과가 공표되면서기준인

건비 산정에도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

러나 정부가 발표한 생활인구 산식은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로(행정안전부, 2024), 이를 기준인건비에 반영할 경우 기

준인건비 과다추정의 위험이 존재한다. 위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7개 지역 사례만으로

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약 2배에서 약 9배까지 상당히 큰 편차를 보고 있고(경향신

문, 2024),2) 전국단위의 데이터가 취합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준인건비 산출을 위한 행정수요 지표 중 ‘주간인구’ 지표가 주민등록인구 외의 행정

수요를 이미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만약 기준인건비 산출을 위한 행정수요로서, 생활인구를 포함시킨다면 그

에 관한 조작적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하고 그 산식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특히 

‘주간인구’와 ‘생활인구’의 관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규모 산출을 위한 모

형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각 지역의 행정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매우 실무적 차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기준인건비 산정의 바탕이 되는 지방자치

단체 인력산정모형의 특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둘째, 선행연구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자

1) 화성시⋅하남시⋅김포시⋅양산시⋅음성군⋅전주시⋅인천서구⋅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
치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조직담당 공무원 면담결과(김지수 외, 2024)

2) 단양 8.6배, 보령 4.3배, 철원 4.1배, (전북)고창 3.5배, 영암 2.6배, 영천 2.4배, 거창 2.0
배 등으로 조사되었다(경향신문,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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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 인력산정모형의 개선을 위해 주간인구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수요

지표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생활인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셋째, 기

존모형과 신규모형 간의 비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인력산정모형 개선의 가능성을 도

출하고, 학술적으로 생활인구의 개념을 보다 정밀하게 분류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신규변수 개발

1. 정부규모와 적정정부규모에 관한 4가지 모형

‘정부규모’를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이를 양적으로 규정짓는 개념적 구성요

소는 조직, 인력, 재정 등 3가지가 대표적이다(김근세, 2005; 하미승, 2013). 그 중에

서도 재정과 인력은 정부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높은 빈도로 채택되며(김태일, 

2000; Ghali, 1999; Tavits, 2004), 서로 높은 상관성을 지닌 변수이기도 하다(김근

세⋅권순정, 1997). 

특히 ‘적정한’ 정부규모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재정분야에서 시작되는데(김윤권, 

2013), 이는 행정서비스의 범위확대 및 품질제고에는 상한이 없지만, 이를 위해 투입

되어야 하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위기에 관한 경험 또

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의 경향 등으로 인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팽창되

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될 때 ‘적정정부규모’의 논쟁이 주목받게 된다

(강성철, 1999; 김태일, 2012; 진종순⋅박홍엽, 2006).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과 인력은 지속적으로 팽창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과

잉’한 상태가 되기 쉽다고 본다.3) 그러나 ‘과잉’하다는 것은 먼저 ‘적정정부규모’를 정

의하는 일정한 기준선의 존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정부규모에 대한 기준선

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크게 기능모형, 수요모형, 

자원모형, 공급모형 등 4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3)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조직 내 과잉인력(overstaffing)의 원인은 다음 4가지 고전이론을 통
해 해석된다. 첫째,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관료의 행태(Niskanen), 둘째, 내부구성원의 승진
기회보장 등 자기이익추구(Williamson), 셋째, 업무의 양과 관계없이 인력에 관한 강력한 

선호를 가지는 관료의 특성(Parkinson), 넷째,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Baumol) 등에 의해 
업무량과 상관없이 공무원의 수는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이은국, 1995 재인용; 
Parkinson, 1957; Williamson,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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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모형>

◾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범위를 정하고, 그

에 따른 정부규모 결정 

◾ 시대의 변화와 국가·지역 간 차이, 국가-광역

-기초 등 정부간 관계에 따라 정부가 수행해

야 하는 기능범위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기 때

문에 기준이 모호함  

◾ 구체적인 인력, 재정규모 도출에 도달하기 어

려운 한계가 있음 

<수요모형>

◾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부규모(통계기법)

◾ 정량적 분석결과 도출이 가능

◾ 변수선정기준, 변수별 중요도 등에 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므로, 모형의 타당성에 관한 논

쟁이 발생될 수 있음

◾ 지역의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국가위임사무 등) 반영에 한계가 있음

<자원모형>

◾ 예산의 규모를 고려한 정부규모 결정 

◾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효율성을 중요시 하

는 경향이 있음

◾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지만, 재정분권이 제한

적일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음 

◾ 행정서비스의 수요와 비용을 고려한 인력·자

원의 배분으로 변형되기도 함 

<공급모형>

◾ 정부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을 고려한 

정부규모 결정

◾ 다수의 표본에 관한 사전분석을 통해 적정인

력규모에 관한 기준을 도출하고, 그와 비교하

여 적정성을 도출

◾ 과다추정의 우려가 있으며, 충분한 표본확보

에 한계가 있음 

<그림 1> 적정정부규모에 관한 선행연구의 유형화

첫째,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그에 적합한 정도의 정부규모를 정하

는 것이다(기능모형). 그러나 정부의 기능수행범위는 시대의 흐름과 지역적 맥락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 가령 정부가 지속적으로 팽창하던 시대에 정부의 규모는 상한이 없다. 

이에 비해 1990년대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에 기반한 민영화(provatization)를 

계기로 ‘반드시 정부가 서비스 제공의 주체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유럽

을 중심으로 핵심공익서비스 외 대부분의 서비스를 정부 외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인

식의 전환이 시작되기도 했다(김윤권, 2013 재인용; Demmke & Moilanen, 2012). 

또한 각국 정부간관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주요국 헌법에 규정된 중

앙-지방정부간 수행해야 하는 기능범위는 서로 다르며, 규정하는 방식 역시 다르다(박

해육 외, 2017; 안영훈 외, 2017).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맥락에 따라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의 범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중앙-지방정부 

간 수행해야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저마다 다른 정의를 내리게 된다. 따라서 정부

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삼아 정부의 적정규모를 정하게 될 경우, 적정정부

규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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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예산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 하겠다. 

둘째, 행정수요에 맞게 적정정부규모를 정하는 것이다(수요모형). 특히 각 지방자치

단체의 적정인력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정부규모의 결정요인은 

대체로 행정수요(면적, 인구, 생활폐기물배출량 등)가 중심이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지

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제도 근간에 지역의 행정수요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독

립변수로 활용되기 때문이다(강성철, 1999; 강인성, 2008; 김태일, 2012; 라휘문, 

2018; 박윤희⋅기정훈, 2011; 신원부, 2010; 신원부⋅원구환, 2008; 이명석, 1998; 

정명은⋅이종수, 2016; 조경훈 외, 2020; 최영출, 2017). 행정수요는 전국통계데이터

를 기반으로 한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수 있는 총 

인건비를 각 지역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정량적 값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진다. 그러나 변수선정기준, 변수별 중요도 등에 관한 인식차이로 통계분석을 위한 모

형의 타당성 논쟁이 발생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의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요모형의 한

계가 존재할 수 있다(배준식⋅박기정, 2008; 유보람⋅조정래, 2018). 

셋째, 예산규모에 맞게 적정정부규모를 정하는 것이다(자원모형). 선행연구에서 재정

적 압박이 발생되었을 때, 비용증가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결정자들의 가장 대표적

인 선택은 민영화를 통해 공직임용을 감축하는 것이다(Suleiman, 2003). 그러나 국내

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익에 비해 인건비가 초과되더라도 교부세를 통해 보

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모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4) 또한 헌법

에 의거한 공무원의 신분보장(헌법 제7조), 계급제를 근간으로한 공무원인사제도의 특

징(안병철⋅한종희, 2006)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에 따른 인력규모의 변화가 탄력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도 자원모형이 쉽게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와 비용을 고려한 인력⋅자원배분을 위해 Ladd & 

Yinger(1994)의 지출수요이론(Expenditure Needs Theory)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활

용되고 있다(안병철⋅한종희, 2006; Ladd & Yinger, 1994; Suleiman, 2003).5) 

넷째, 정부가 기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량 또는 필요 재원을 

전제로 이에 부합하는 인력 또는 예산을 정하는 것이다(공급모형). 개별 지방자치단체

4)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대비 인건비비중이 10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라휘문, 2018; 
정명은⋅이종수, 2016; 조경훈 외, 2020; 최영출, 2017) .

5) 대표적으로 경찰⋅소방⋅세무조직의 지역 간 효율적 인력배치 모델개발(서인석⋅윤병섭, 
2020; 윤영근⋅권태욱, 2015; 최은영 외, 2017; 최천근⋅강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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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경우, 각 부서에 적합한 업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에 근거한 필요 인력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수요모형과 대조적인 형

태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급모형에 기반한 적정인력규모는 현재 존재하

는 정부의 규모 이상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쉽다.6) 따라서 이와 같은 

과다추정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표본에 관한 사전분석을 통해 적정인력

규모에 관한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표본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통계분석기법에 기반한 수요모형과 비교한

다면 자료수집 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는 매우 희소하며, 최지민 외(2022)와 김지수 외(202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7)

2. 기준인건비모형과 선행연구의 한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

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행정안전

부)가 정하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동대

통령령 제4조 제1항). 기준인건비산출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제4조 제2항)에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규모를 ‘수요모형+자원모형’의 혼합된 방식으로 정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제한된 총 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준인건비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첫째, 자치조직권의 관점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관리 자율화에 관한 찬반논쟁, 둘째, 기준인건비모형 그 자

체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먼저 자치조직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기구 및 정원관리 자율화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논거를 제시한 선행연구는 다양

한데, 정원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의 규모’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이후 정

원관리모형의 변천과 함께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과 같이 초기연구로서 

이명석(1998)의 연구는 시군에서 인구, 면적, 생활보대상자수 등 행정수요가 공무원 

6) 김지수⋅양은진(2024)의 연구에서 25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조
사표 상 업무량은 현원대비 약 145% 정도 많게 측정되기도 했다. 

7) 최지민 외(2022)의 연구에서는 과학적 관리론을 적용하여 사무의 표준화 가능성이 높은 읍

면동 사무를 중심으로 업무량측정에 기반한 적정인력규모를 산정하였고, 김지수 외(2023)의 
연구에서는 25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사무를 분류한 뒤 4개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업무량
을 측정하여 현원대비 적정인력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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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작은정부를 지향했던 2008년에는 김광

주(2008), 강인성(2008), 이수창⋅김광주(2008)의 연구를 통해 최소적정인력규모의 추

정, 지자체 공무원 인력증가 영향요인분석 등이 진행되었다(강인성, 2008; 김광주, 

2008; 이명석, 1998; 이수창⋅김광주, 2008). 이후 신원부⋅전봉기(2010)의 연구에서 

패널모형을 활용한 정원산정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환범 외(2011)의 연구에서는 지역

유형별 차이에 대한 부분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도 하였다(신원부⋅전봉기, 2010; 

이환범 외, 2011). 이종수 외(2016)의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규모에 영향을 미치

는 행정수요(인구, 면적, 유동인구, 노령인구, 사업체수, 자동차수, 학교수, 법정민원수, 

외국인수, 농경지면적)를 도출하였으며, 이 모델은 이후 기준인건비모형의 근간이 되었

다. 라휘문(2018)은 역대 정원관리제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자율성이 확대

됨에 따라 공무원 규모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정숙(2021)의 연구에 따르면 정

원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구의 수는 증가함을 확인하였지만, 정원 수의 증가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아 책임성 확보에 기여했음을 확인하였다(김정숙, 2021; 라휘문, 2018).

이처럼 전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의 권리(기구설치, 정원관리) 중 기구설치에 관하여는 자율성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는 선행연구가 많은 편이지만(김정숙, 2021; 김정숙⋅강영주, 2020), 정원관

리에 관하여는 자치권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

는 관점8)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점의 선행연

구가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지수 외(2024)의 연구에서 전문가 및 조

직담당 공무원, 일반국민 대상의 의견조사 결과에서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우상향하는 

공무원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유형

과 무관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후자의 연구는 대표적으로 강영주⋅손화정(2017)의 연구와 조경훈 외

(2020)의 연구가 있다. 강영주⋅손화정(2017)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현재와 

같은 총인력규모로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능별 인력으로 검토하기도 하였으며, 기

준인건비산정에 활용되는 10대 변수 외에 문화시설수, 어가수와 같은 변수를 추가적으

로 검토함으로써 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하는 기능별로 사무의 성격이 다르므로 현재의 기준인건비모델을 개선하여, 그에 부합

하는 인력산정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조경훈 외(2020)의 연구는 이종수 외(2016)의 모형을 참고하여, 연구당시 행정안전

8) 다만 선행연구가 대부분 2023년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직자율화가 
결정되기 전 시점의 연구였음에 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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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적용모형인 ‘인구, 면적, 주간인구, 65세이상인구, 사업체수, 자동차수, 장애인수, 

법정민원수, 외국인수, 농경지면적’9) 등 10개 변수를 적용하여 모형의 적절성을 검토

하였다. 그 결과 인구감소 등 행정수요 감소 시 공무원 감축 필요성이 제시될 수 있으

며, 법정민원의 경우 변수로서의 타당성이 낮다고 보았다. 특히 인구를 기반으로 한 

주요지표간 다중공선정의 문제개선과 신규지표 개발 필요성, 새로운 지역유형화 방안 

모색 필요성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밖에 기준인건비모형에 관한 비판적 검토는 학술적 논문으로 발전되지는 못했지만, 

학술발표 단계까지 나아간 사례는 있다. 허아랑⋅백정미(2023)는 발표논문을 통해 조

경훈 외(2020)와 동일한 기준인건비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준인건비모형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가 아직까지 완전히 공개된 상태는 아

니기 때문에, 선행연구는 신규지표의 개발과 신규지표개발시 기존모형과 적정인력도출 

결과 값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이르지는 못했다. 

9) 저자에 따르면, 지역유형에 따라 가령 농경지면적이 없는 경우 농경지면적 변수를 제외하는 
등 일부 변수의 적용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조경훈 외, 2020). 

저자 연도 주요 내용

이명석 1998
시군을 단위로 인구, 행정면적, 생활보호대상자 수와 같은 행정수요가 

공무원 인력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김광주 2008 군 단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소 인력규모 추정을 모색

강인성 200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 간 인력규모를 비교

이수창⋅

김광주
2008

군 단위로 행정면적, 보건시설면적, 외국인 수 등을 행정수요변수로 활

용하여 지자체 공무원 인력증가 영향요인 분석

김광주 2008 지자체 조직별 담당자에게 설문을 사용하여 최소 적정인력 규모를 추정

신원부⋅

전봉기
2010

인구사회적 요인을 활용한 패널모형을 활용하여 적합한 정원산정모델을 

도출

이환범 외 2011

지자체 공무원 인력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를 분류하여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도출된 요인과 집단별 차이가 나타난 

요인을 파악

이종수 외 2016 지자체 공무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수요(10개)*를 개발 

강영주⋅

손화정
2017

기존의 기준인건비산정 모델(10개변수)에 문화시설수, 어가수 등의 변

수를 추가하고 기능별 인력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함 

라휘문 2018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제도의 자율성확대에 따른 공무원 규모 변화를 

<표 1> 공무원 인력규모 관련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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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감소 등 급격한 행정수요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행정수요 

변수의 검토

1) 신규행정수요변수 검토 필요성

역사적으로 볼 때, 기준인건비산정을 위한 모델에 채택된 주요 행정수요지표는 전문

성에 기반한 분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강영주⋅손화정, 2017; 이종수 외, 2016), 역

대 정원관리제도의 변천과정이 그러하듯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

친 결과라 할 수 있다. 모든 행정수요지표는 특정지역에 유리한 변수일 수 있지만, 다

른 특정지역에서는 불리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한국지방행

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조직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준인건비모델에 추가될 필요가 있

다고 여겨지는 지표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을 때, 동일한 지표에 관해 찬반의 의견이 

나타난 경우가 보고되기도 했다(김지수 외, 2024). 따라서 현행 기준인건비산정을 위

한 적정인력모델은 다소 변수간 다중공선성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원데이터의 한계가 

명백하게 도출된 상황이 아니라면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지표를 가급적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인건비 산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

문가 A인터뷰, 2023).

그러나 최근 국가차원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구와 관련 감소현상, 노령화 현상, 지역 

간 인구배치의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위기상황(민보경⋅최지선, 2023)은 모

델의 변경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인 관점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한 

행정유형별로 분석

김정인 2019 행정수요이외에 정치요인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공무원 수를 추정하였음

최지민⋅

어유경
2019

행정수요를 기반한 중앙정부 주도의 인력산정방식 완화와 함께 지방자

치단체 인력산정에서 자율성의 필요성을 주장

조경훈 외 2020
이종수 외 연구에서 확인된 행정수요(10개)를 적용한 지자체 공무원 적

정규모 산정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복지수요를 제시

김정숙⋅

강영주
2020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방안 연구: 이를 위한 기준인건비 

제도개선방안 

김정숙 2021
기구-정원의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정원관리제도가 기구 및 정원에 미

치는 영향 분석 

김지수 외 2024
기준인건비 모델에 관한 검증 및 공무원-전문가-일반국민 대상 설문조

사 바탕의 조직-인력관리제도개선방안 모색 

※ 자료: 조경훈 외(2020), 최지민 외(2022)를 바탕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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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인력산출모형에서도 근본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변수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인구, 주간인구, 65세이상인구 등 인구변수에 영향을 밭는 주요 변수에 있어서 상

주인구 뿐 아니라 다양한 인구유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역인구를 파악하고자하는 

정부의 새로운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전대욱 외, 2021).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구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수요지표 중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적정인력산정모형에 적용이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생활인구란,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해 온 ‘주간인

구 및 외국인등록 인구’ 이외에 유동인구를 포함한 지표로서 지역의 실질적인 행정수

요를 파악하고자 행⋅재정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행정안전부, 

202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적정인력산정모형에 현행 생활인구 측정지

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몇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정

부가 발표한 생활인구 산식은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

루 3시간 이상 체류)”로, 이를 기준인건비에 반영할 경우 기준인건비 과다추정의 위험

이 존재한다. 둘째, 전국단위의 데이터가 취합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간인구, 생활인구 변수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

방자치단체 공무원 적정인력규모 산정을 위한 신규행정수요변수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

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주간인구’ 변수에 관한 비판적 검토 

주간인구(晝間人口)란 상주인구(야간인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간(Day-time) 동

안에만 해당 지역에 현존하는 인구11)를 의미한다(변미리⋅서우석, 2011). 아울러 주간

인구와 상주인구의 비율을 도출한 지표가 주간인구지수12)이며, 주간인구와 행정수요의 

10)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는 ① 거주지와 무관하게 법정민원발급이 가능해 지면서 유

동인구가 많은 동에 민원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거주민수는 적을 경우 해당 동
에 배치하는 직원의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경우(양천구 A동주민센터 인터뷰, 2019), ② 주민
수에 비해 관광객이 많아 생활폐기물처리 및 관광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인력이 필요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OO담당자 인터뷰, 2023; 영덕군 OO과
장 인터뷰, 2017), ③ 행정구역을 경계로 거주지는 A군에 조성되고 상업시설은 B군에 조성
되어 인구는 감소되었지만 생활인구가 급증해 행정력이 부족함을 호소하는 경우(음성군 OO

팀장 인터뷰, 2024)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1) 업무 등 각종 활동을 목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를 포함한다(변미리⋅서우석, 2011).

12) 산출식은 (주간인구/상주인구)×100 으로 구성되며, 해당 값 <100 인 곳은 주로 주거 지역
이며, 해당값 >100 이상인 곳은 경제활동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변미리⋅서우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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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살펴보면 주간인구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 주간에 활동하는 사람이 많음을 

의미하고 이는 지역 내 경제활동의 증가와 함께 관련 행정수요의 증가 역시 동반하게 

된다(민보경⋅최지선, 2023; 변미리⋅서우석, 2011). 

그러나 주간인구는 활용에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 교통수단의 발달과 도시화가 발달

된 대도시권역의 경우 도시 간 기능적 분화가 나타나는데(변미리⋅서우석, 2011), 특

히 수도권의 경우 이른바 베드타운(Bed-town)에 해당하는 지역일수록 인구 규모 및 

증가율과 관계없이 주간인구가 낮은 모습을 보이는 지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표 

2> 참조). 반면 지역 간 유동 인구가 적고 경제활동이 둔화된 지역들일수록 상대적으

로 주간인구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데(<표 2>의 수도권에 위치한 A∼J시), 

이에 대표적인 지역들이 법정인구감소지역(<표 2>의 * 표시 지역)들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인력산정모형에 주간인구를 주요 행정수요 지표

로 적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법정인구감소지역들에

서 자칫 행정수요와 공무원 규모가 음(-)의 관계를 보일 수 있다.

연번

인구 증가율 상위 기초 지자체 인구감소율 상위 기초 지자체

자치단체명
주간인구 

지수

주간인구 

순위
자치단체명

주간인구 

지수

주간인구 

순위

1 경기도 A시 110.2 38 경상북도 K시* 101.4 136

2 경기도 B시 87.7 237 전라북도 L시 101.0 147

3 경기도 C시 106.7 62 전라남도 M군* 126.3 11

4 경기도 D시 98.8 161 경상북도 N군* 120.1 15

5 경기도 E시 107.3 55 경상남도 O군* 119.4 17

6 경기도 F시 95.7 196 경상북도 P군* 116.3 21

7 경기도 G시 94.1 205 전라남도 Q군* 115.3 23

8 충청남도 H시 110.9 35 경상남도 R군* 113.6 25

9 경기도 I시 98.8 160 전라남도 S군* 112.5 28

10 경기도 J시 87.8 235 경상북도 T시* 99.8 149

* 법정인구감소지역, 구체적인 지역명은 <표 6>과의 연계하여 익명으로 처리함 

※ 자료출처: 통계청(https://kosis.kr/index/index.do) 

<표 2> 주간인구 지수 현황 

정재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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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인구’ 변수의 개념적 구성과 적용의 한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생활인구 개념은 본래 서울시에서 처음 만든 개념으로, 서울

시의 주민등록 인구 뿐 아니라 일⋅교육⋅의료⋅쇼핑⋅관광 등의 단기적 기간과 목적

성을 지닌 사람 등 일시적 이유로 서울에 유입된 유동인구가 포함된 개념, 즉 서울에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되었다(전대욱 외, 2021). 이후 ｢인

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년)｣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생활인구란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하는 인구관리 정책을 위해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개념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복수의 주거지가 존재하는 인구 및 관광목적을 

포함한 유동 인구에 대한 고려로써 독일의 복수주소제 및 일본의 관계인구(關係人口)의 

개념을 적극 도입한 확장된 인구개념이다(김필 외, 2023; 차미숙, 2016b). 그 결과 지

역 포괄형 인구13)를 포함하였으며, 지표에 주민등록 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 체류인

구14)를 모두 포함하였다(민보경⋅최진선, 2023).

따라서 단순히 해당 지역에서 특산품을 구입하거나 기부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기도 

하는 일본의 관계인구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15) ‘체류인구’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한 선정기준과 측정기준이 미흡한 상황16)이다(하혜영⋅류영아, 2022). 

즉, 생활인구의 증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량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임은 

추정할 수 있지만, 이를 구성하는 유동인구와 체류인구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전

국을 대상으로 이를 일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및 광역시 권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도시 간 기능적 분화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변미리⋅서우석, 2011), 법정인구감소지역들의 경우 유동

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동인구와 체류인구를 

동일가치를 갖는 지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17) 그러나 만약 공무원의 적정인력을 

13) 지역 내⋅외 통근⋅통학⋅관광 등 모든 활동을 영위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김필 외, 

2023).

14) 다양한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하루에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인구를 생활인구로 정
의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행정안전부, 2024).

15) 오다기리도쿠미(류영진, 2020; 小田切徳美, 2017, 2021)의 ‘관계의 계단’은 지역에 대한 관

심도-정주지향성에 따라 관계인구의 단계를 구분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산물구입, 고향납
세 등의 기부 등 방문을 전제로 하지 않은 관계인구부터 자주방문, 지역자원봉사, 두지역구
주, 이주 및 정주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인구가 포함되어 있다(송인방⋅조희정⋅이용재, 

2023)

16) 행정안전부는 체류인구에 대한 세부 요건을 발표하였지만(행정안전부, 2024), 아직까지 해
당 기준인 하루 3시간이상의 체류한 사람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된 기준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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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기 위해 각 지표에 대한 합리적 가중치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행정수요의 반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상주인구의 경우 주간 인구의 산정

식에 반영되기 때문에, 적정인력 산정시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조경훈 외, 2020). 본 연구를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주간인구/상주인구, 생활인

구/상주인구 간 산점도(Scatter Plot)를 살펴보면 실제로 주간인구 지표 쪽이 상주인구

와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그림 2> 참조). 

주간인구-상주인구 산점도(N=226)* 생활인구-상주인구 산점도(N=226)*

* 전국기초자치단체만 대상, 광역자치단체는 제외

※ 자료출처: 통계청(https://kosis.kr/index/index.do)

<그림 2> 지표별 상주인구와 산점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생활인구의 개념을 재구성하여 ‘지역행정수요 유발정도’

와 ‘지역 정주 지향 정도’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인구의 유형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도

식화하고 적정 공무원 규모 산정이 필요한 협의의 생활인구 개념을 도출하였다(<그림

3> 참조).18) 본 연구에서 협의의 생활인구는 ‘체류인구’의 개념을 제외하고, 상대적으

로 행정수요유발이 높은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정의된다. 이 경우 <그림 3>의 점선박

스 안에 있는 ‘내부통근인구, 지역 내 고용 외부 인구, 외국인인구’가 협의의 생활인구 

개념범위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정의에 관하여 3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체류인구가 개념정의에서 제외된 이유, 둘째, 유동인구 중심의 개념정의가 필요

한 이유, 셋째, 외국인 인구가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17) 단기이동 인구(관광목적)와 정기적 지역 간 이동(통근⋅통학)인구가 행정수요에 미치는 영향
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동일한 숫자로서 합산하고 있다(하혜영⋅

류영아, 2022)

18) 일본 관계인구에 관해 지역에 대한 관심도-지역 정주지향정도에 따라 관계의 강도를 분류한 
가장 대표적인 유형화 방법인 小田切德美(2017)의 도식화를 참고하였음(류영진, 2020; 송인
방⋅조희정⋅이용재, 2023 재인용; 小田切德美,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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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등록인구 중 지역내부로 통근하는 인구

** 주변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합

*** 관광⋅휴양⋅업무 등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체류자(주민등록 미등록자)

**** 관광⋅휴양⋅업무 등 목적으로 3개월 이내 체류자(주민등록 미등록자)

<그림 3> 협의의 생활인구 개념도

먼저 첫째, ‘체류인구’를 협의의 생활인구에서 제외한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체류인

구의 개념정의인 행정안전부(2023)에서 지정한 체류인구19)의 경우 기간에 비정기적 

특성을 띄고 있어 이들이 지역 내 거주 및 경제활동과 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지역 내에서 적정규모의 공무원 수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행정수요 증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체류

인구와 유사한 일본의 관계인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정주인구 대

비 소비액이 작을 뿐 아니라 지역행정수요 유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지역 내 

동력으로서 한계가 명확함을 확인하였다(차미숙, 2016a.; 高橋博之, 2016; 國土交通省 

觀光廳 觀光地域振興課, 2016) 

둘째, 체류인구에 비하여 ‘유동인구’의 경우 특정한 목적(통근⋅통학)을 위해 정기적

으로 이동한 인구를 의미하며, 도시공간별 기능분화의 수준에 따라 크기가 결정된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집중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이들을 위한 생활 인프

라 공급 및 운영과 함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하며, 결국 유동인구의 규모

가 해당 지역의 행정수요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변미리⋅서우석, 

19)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 1회(시행령), 하루 3시간
(고시) 이상 머무는 사람(행정안전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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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Foley, 1954; Knox&McCarthy 2005; Macionis&Parrillo, 2007). 따라서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을 경우 지역 내 활동(경제활동 포함)하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

지며, 최종적으로 지역 행정수요의 증가가 동반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셋째, 외국인 인구이다. 외국인 인구의 경우 우리나라 현행제도상 외국

인들은 비자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신고한 지역에 거주 및 경제활동에 종

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규용 외, 2021; 이종관, 2020). 따라서 외국인 인구가 증가

할수록 지역 내 지역 내 활동(경제활동 포함)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 역시 동반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김도원 외, 2022; 박민정 외, 2023; Aleksynska & 

Tritah, 2015). 따라서 유동인구의 산정시 외국인 인구에 대한 측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협의의 생활인구 범위 안에 외국인 인구를 포함하였다(나라

살림연구소, 2023).20) 본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적정인력규모 산정에 고려되

어야 하는 주요 행정수요로서 새롭게 개념 정의한 ‘협의의 생활인구(<그림 3>)’의 지표

특성을 고려한 산출식은 이상의 <식 1>과 같다. 


 



 지역 내부 이동인구*+지역 외부에서 유입된 이동인구**+외국인 등록 인구***

<지표 해설>

* 상주인구 중에 지역 내부로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동한 인구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인구총조사/통근⋅통학인구

** 외부지역에서 유입된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동한 인구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인구총조사/통근⋅통학인구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

자격명 내용 자격명 내용 자격명 내용 자격명 내용

E-1 교수 E-5 전문 직업 E-9 비전문 취업 F-2 거주

E-2 회화 지도 E-6 예술 흥행 E-10 선원 취업 F-4 재외 동포

E-3 연구 E-7 특정 활동 H-1 관광 취업 F-6 결혼 이민

E-4 기술 지도 H-2 방문 취업

자료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 단 단기(계절형)취업과 연관된 C-4(3개월) 및 E-8(5개월)의 경우 제외

<식 1> 협의의 생활인구 산술식

20) 하지만 단기 체류형 비자(C-4 및 E-8)의 경우 지역 내 정주 및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
며, 최근 관련 프로그램(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확대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행정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는 지역 내 체류기간이 단
기간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 이탈율(9.6%, 2022년)이 높게 나타나 이를 제외하였다(나라살
림연구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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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전국의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4

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으로 하였으며, 행정수요와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인구, 면

적, 주간인구, 65세 이상 인구, 사업체수, 자동차수, 장애인수, 외국인수, 농경지면적 

등 9개 변수 및 신규변수로서 협의의 생활 인구를 구성하는 지역 내부 통근인구, 외부

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 유입된 통근 인구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수합하였다. 연구의 분

석자료는 가통계포털 내 e-지방지표 및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지방행정조직편람을 

통해 확보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기준인건비 산출을 위해 적합한 수준의 ‘생활인구’ 개념

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인구감소시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산정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개발한 협의의 생활인구를 신규변수로 

조작적 정의하고 이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식 1> 참조).

특히 조경훈 외(2020)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적정인력규모 

산출모델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인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개선을 위하여, 해당 연구

에서 인구 외에 VIF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표 2>와 같은 

역전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주간인구 변수를 제외하였다. 또한 군 지역에 데이

터가 없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및 시, 자치구에만 적용되었던 외국인 인구를 유동인

구의 일부로 정의한 본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협의의 생활인구 

데이터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정민원의 경우, 조경훈 외(2020)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변수의 설명력이 매우 낮고, 별도의 가공이 적용된 자료이기 때문에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 면적, 주간인구, 65세 이상 인구, 사업체수, 자동차수, 

장애인수, 외국인수, 농경지면적 등 9개 변수에서 인구, 면적, 협의의 생활인구(외국인

수포함), 65세이상인구, 사업체수, 자동차수, 장애인수, 농경지면적 등 8개 변수로 변

경된 모델을 신규모델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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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 대해 본 연구는 크게 2가지 단계로 검증을 하고자 한다. 1단계,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모델-신규모델의 분석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모델의 

개선여부를 판단한다. 2단계, <표 2>의 주간인구지수의 역전현상에 대한 1차 검토결과

를 바탕으로 50만이상시, 50만미만시,21) 5만이상군, 5만미만군 4개 지역유형에 대해 

기존모델-신규모델의 분석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모델의 개선여부를 판단한다. 개선여부

에 관한 판단의 기준은 첫째, 패널회귀분석의 결과 타당성과 둘째, 해당지역의 실제 

정원규모와 적정인력산출결과 간의 편차 변화의 타당성 개선여부이다. 지금까지 내용

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상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모형

3) 분석방법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력산정모형은 앞서 언급한 9개 행정수요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수요함수에 기초한 회귀 산식을 통해 인력수요를 추정하

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이종수 외(2016) 및 조경훈 외(2020)에서 사용한 

방식과 유사한 모형이며, 통상적으로 7개년의 9개22) 행정수요 자료를 토대로 패널 데

21) 50만미만시 중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시는 지역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복합적으
로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2) 인구수(천명), 면적(㎢), 주간인구수(천명), 65세이상인구수(천명), 사업체수(개), 외
국인수(천명), 농경지면적(천h), 장애인수(천명), 자동차수(천대)를 행정수요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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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셋을 활용하여 유형별 공공서비스 수요함수를 도출한 것이다. 물론 특정변수들의 

경우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유형별 분석에서는 제외된 

상태로 분석 및 도출되고 있다. 이를 전제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추정정원수(종속)=aX1(인구수)+bX2(면적)+cX3(주간인구수)+dX4(65세 이상인구수)+

eX5(사업체수)+fX6(외국인수)+gX7(농경지면적)+hX8(장애인수)+iX9(자동차수)+j(일정치)

<식 2> 기준 인건비모형 산정식 

기본적으로 패널 데이터의 활용은 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과 비교할 

때, 독립변수-종속변수 간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행정수요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패널 내 이분산성 문제와 동시적 상관성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산정모형에서는 회귀분석방법으로 패

널수정표준오차(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PCSE) 모형을 사용하였다. 

PCSE 분석방법은 다년도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시 발생될 수 있는 오차

(예: 시간효과 등)를 개선하고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배수호 외, 

2010; 심은주⋅김애진,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PCSE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물론 해당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존재를 검

증해야 하며(심은주⋅김애진, 2023), 이분산성의 경우 종속변수인 공무원 인력의 p값

이 1%수준으로 검증되었다(<.000). 다음으로 자기상관 검증의 경우 Wooldridge 

(2002)의 자기상관 검정방법을 활용하여 패널개체의 오차항의 자기 상관 여부를 검정

하였으며, 이분산과 자기상관이 동시에 나타났으므로 hetonly와 corr(ar1) 옵션을 사

용하여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통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존⋅신규모형의 상관관계 분석 검증결과

기준인력 산정모형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수요를 대표하는 9개의 변수를 사용한 회귀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인력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9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제외되는 변수들이 있어(농경지면적, 외국인

활용하였음(행안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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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결과적으로 유형별 다른 회귀계수를 갖게 된다. 이 중 인구와 면적은 지방자치단

체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 볼 수 있으며, 다른 지표들은 복지⋅경제를 

비롯한 각기 다양한 행정수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23)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 중에서 주간인구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구와 연결되어 

있는 지표라 볼 수 있으며, 실제 계산식에서도 상주인구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두 지표 간 연계성이 매우 강할 것으로 보이며,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다음 <표 3>과 같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주간인구수(ⓒ)의 경우 농경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과 0.9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지표인 생활인구(ⓒ

-1)의 경우 사업체 수(ⓔ)만 0.9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

수간 상관관계가 높은 기존 모형의 한계를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다중

공선성 확인을 위한 회귀분석을 통한 VIF를 확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기준인건비산정을 위한 적정인력산정에 관한 초기연구였던 이종수 외(2016)의 연구에 따르
면, 주요 행정수요지표의 선정과정은 기존 정원산정모델에서 활용된 주요 행정수요지표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각 지방자치단체 조직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즉, 변수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거나 각 변수의 장단점이 존
재할 수 있으나 당시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선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존 9대 지표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 ⓑ ⓒ ⓓ ⓔ ⓕ ⓖ ⓗ ⓘ

ⓐ 1 .456** .995** .978** .950** .961** .445** .939** .984**

ⓑ 1 .443** .541** .462** .377** .983** .515** .662**

ⓒ 1 .917** .913** .971** .404** .954** .977**

ⓓ 1 .905** .951** .577** .935** .917**

ⓔ 1 .934** .411** .924** .877**

ⓕ 1 .447** .905** .658**

ⓖ 1 .507** .428**

ⓗ 1 .560**

ⓘ 1

ⓐ 인구, ⓑ 면적, ⓒ 주간인구, ⓓ 65세 이상 인구, ⓔ 사업체수, ⓕ 외국인 수, ⓖ 농경지 

면적, ⓗ 장애인 수, ⓘ 자동차 수

** p <.05, *** p <.01; two-tailed test

<표 3> 지표별 상관관계 분석결과 비교: 기존모형-신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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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결과

1) 1단계: 전체모델 검증결과 

먼저 수요함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변수들의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행정수요 관련 

예상(가정)한 인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간인구의 경우 기존모형에서 

부(-)의 인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규모형에서 활용한 생활인구의 경우 

정(+)의 인과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형의 설명력( )은 다소 낮아졌으나 

기존모형 대비 부(-)의 인과성을 띄고 있던 장애인 수의 경우도 그 영향력이 감소되었

으며, 65세 이상 인구 수 및 자동차 수의 정(+)의 영향력이 소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

에서 기존모형대비 긍정적인 결과로 보인다. 더욱이 실제-추정된 인력 결과 역시 기존

모형대비 신규모형이 편차(24,370명→22,752명)가 줄어들었다는 점 역시 신규모형에

서 활용한 생활인구가 전체 기초지자체들의 인력산정모형에서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와 같다.

지자체 전체유형 포함(N=243)

기존변수 적용모형 신규변수 적용모형

상수 785 528

인구 1.34 1.58

<표 4> 지자체 전체에 대한 인력산정모형 분석결과 비교: 기존모형-신규모형

8대 지표(신규 지표 포함)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 Ⓑ ⓒ-1 ⓓ ⓔ ⓖ ⓗ ⓘ

Ⓐ 1 .456*** .817*** .978** .950** .960** .444** .938**

Ⓑ 1 .308*** .541** .462** .376** .983** .515**

Ⓒ 1 .784*** .914*** .385*** .614*** .864***

Ⓓ 1 .905** .577** .935** .917**

Ⓔ 1 .411** .924** .877**

Ⓕ 1 .506** .428**

Ⓖ 1 .560**

Ⓗ 1

ⓐ 인구, ⓑ 면적, ⓒ -1생활인구, ⓓ 65세 이상인구, ⓔ 사업체 수, ⓖ 농경지면적, ⓗ 장애

인수, ⓘ 자동차수

** p <.05, *** p <.01; two-tail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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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지역유형별모델 검증결과

다음 2단계 지역 유형별 모델 검증결과를 살펴보면(<표 5, 참조>), 대부분 변수들의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행정수요 관련 예상(가정)한 인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주간인구의 경우 1, 2, 3유형에 대해서 정(+)의 인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유형에서는 부(-)의 인과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간

인구를 구함에 있어 상주인구를 포함하는 것에서 나타난 특성으로 보이는데, 특히 1, 

2유형의 경우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들이 포함되어 있어 해

당 지자체들의 급격한 상주인구의 증가에 의한 영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적 -.10 -.10

주간인구 -0.87* -

생활인구 - 1.05*

65세이상 인구수 2.74* 1.45*

사업체 수 .00 .01

외국인 수 -1.04 -

농경지 면적 .02 .02

장애인 수 -20.17** -13.15**

자동차 수 .58 .68

R² .86 .75

합산
실제값 (A) 303,245

추정값 (B) 278,875 280,493

편차(A-B) 24,370 22,752

※ *p <.1,** p <.05, *** p <.01; two-tailed test

대상*

1유형

인구50만이상시

2유형

인구50만미만시

3유형

인구5만이상군

4유형

인구5만미만군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상수 19 2 280 233 359 281 324 278

인구 -.65 .10 -2.26 -1.05 -.81 -.61 2.72 2.51

면적 .19 .18 .09 .10 .07 .07 .04 .06

주간인구 1.87 - 1.42 - 1.24 - -1.73 -

생활인구 - 1.31** - 1.11** - .80 - .26

<표 5> 지자체 유형별 인력산정모형 분석결과 비교: 기존모형-신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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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생활인구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의 경우 1, 2유형에 대해서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실제 해당 지역들의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변지역의 

인구를 유입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윤국빈⋅우명제, 2019; 천

지은⋅김민곤, 2021).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들 간 Paul Krugman(1991)이 주

장한 잠금현상(locking-in)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들이 존재한다(윤국빈⋅우

명제, 2019; 천지은⋅김민곤,2021). 이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서울과 주변 지역 간

에만 잠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들 뿐 아니라 비수도권

의 경우에도 인구가 많은 도시와 주변 지역 간에 잠금 현상(locking-in)에 따른 중심

부⋅주변부 고착화 현상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중심부와 주변지역 간 대규모⋅정기적

인 통근⋅통학권역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1, 2유형의 경우 이러한 현상에 의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반면 지역 간 인구이동이 적은 비수

도권 기초지자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3, 4유형의 경우 협의의 생활인구의 감소로 인한 

결과로 보이며,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실제-추정된 인력 결과를 모형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기존 모형대비 신

규모형에서 지역 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1, 2유형에 대해서 기존 모형이 유

동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행정수요 등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볼 수 

65세이상인구수 1.27 2.00 1.10 2.05 10.71 11.81 5.65 6.71

사업체 수 .01 .00 .00 .00 .00 .00 0 .00

외국인 수 -6.50 - -8.60 - - - -

농경지 면적 - - - - 1.66 1.52 3.40 2.99

장애인 수 18.26 16.71 48.99 43.64 3.27 2.17 24.40 21.20

자동차 수 1.60 1.51 2.50 2.33 .22 .40 -.14 .62

R² .96 .75 .95 .78 .83 .75 .73 .73

합산
실제값(A) 45,660 25,579 26,394 31,787 

추정값(B) 43,976 47,125 23,467 27,361 23,475 22,001 27,293 24,735 

편차(A-B) 1,684 -1,465 2,112 -1,782 2,919 4,393 4,494 7,052

모형 간 차이 3,149 3,894 1,474 2,558

* 유형별 분류코드

1유형: 인구50만이상시, 2유형: 인구50만미만시(시와 군이 통합한 도농복합시 제외), 3유형: 

5만이상군, 4유형: 5만미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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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 신규모형은 3, 4모형에 대해서는 기존모형보다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인력

수준이 더 적다고 추정하고 있어, 기존모형이 상주인구에 대한 값을 반영하는 특성으

로 인하여 신규모형에 비해 인구감소 등 행정수요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

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해보면, 지역유형별로 협의의 생활인구의 분포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추정값의 변화가 나타났고, 신규모형이 기존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

수요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모형의 개선여부의 판단

1) 모형의 현실 반영성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인력산정모형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적정한 인력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 수의 규모가 매년 

극적으로 변동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 증가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 저하로 행정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반영

이 중요하며, 특히 행정수요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구변화(규모⋅특성)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기존 9개 행정수요를 반영한 인력산정 모형 대비 신규 지표를 활용한 인력산

정모형의 차이는 두 모형의 유형별 산정결과의 차이를 실제 정원과 비교한 결과를 다

음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번

인구 증가율 상위 기초 지자체 인구감소율 상위 기초 지자체

자치단체명
기존 모형

(A)

신규 모형

(B)
자치단체명

기존 모형

(A)

신규 모형

(B)

1 경기도 A시 417 426 경상북도 K시* 1,288 1,164

2 경기도 B시 763 1,014 전라북도 L시 1,413 1,261

3 경기도 C시 2,405 3,314 전라남도 M군* 678 578

4 경기도 D시 970 1,152 경상북도 N군* 573 523

5 경기도 E시 1,684 2,189 경상남도 O군* 677 577

6 경기도 F시 1,360 1,886 경상북도 P군* 494 391

7 경기도 G시 1,161 1,635 전라남도 Q군* 525 420

8 충청남도 H시 1,301 1,526 경상남도 R군* 643 523

<표 6> 인구증감율에 따른 기존모형-신규모형 간 추정인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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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 9개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산정 결과(A)와 신규지표를 활용한 인력산정 

결과(B)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상위인 기초지자체의 경우 신규모형이 

인구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기존 모형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를 예

측하였다. 반면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생활인구의 감소⋅정체가 나타나고 있는 법정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들의 경우 기존모형에 따른 추정인력(A)보다 신규모형에 의한 

추정인력(B)이 15%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존모형은 상대적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경로의

존성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모형이고, 신규모형은 상대적으로 행정수요변화에 좀 더 

민감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2) 지표들 간 공선성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적정인력산정모형은 행정수요에 기반하고 있으며,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지표에 대한 회귀계수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

선성 문제의 개선은 공무원의 적정인력산정모형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해 온 문제점이기도 하다(조경훈 외, 2020). 따라서 <표 3>의 상관관계분석결과와 함

께 VIF값을 활용한 다중공선성 문제 개선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 VIF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

공선성이 있는데 기존모형과 신규모형 모두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표의 선정과정에서 각주2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표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규모를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행정수요지표를 선

정한 결과였기 때문에 모든 지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러나 기존모형에서 채택된 주요지표의 선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수를 대체함으

로써 다중공선성의 정도를 개선할 수 있는데 신규모형은 그와 같은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9 경기도 I시 1,520 1,843 전라남도 S군* 586 465

10 경기도 J시 1,200 1,506 경상북도 T시* 957 805

합계
기존모형 

→신규모형: (+)
12,781 16,491

기존모형 

→신규모형: (-)
7,834 6,707

* 법정인구감소지역, 지역명은 해당 자치단체의 정원산정과 관련될 수 있어 익명으로 처리함

※ 자료출처: 통계청(https://kosis.kr/index/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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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서 기존 지표와 비교할 때 신규 지표를 사용한 모형의 경우 변수들 간 다중 

공선성이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 지표인 생활인구가 

인구를 비롯한 기존 다른 지표들과 상관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변수
기존지표 회귀모형

변수
신규지표 회귀모형

B 베타 t VIF B 베타 t VIF

(상수) 761.63 - 18.45*** - (상수) 743.23 - 17.25*** -

ⓐ -2.64 -2.98 -3.45*** 1043.25 ⓐ -1.98 -2.02 -2.78*** 652.23

ⓑ -.53 .03 -1.93 5.98 ⓑ .13 .00 .33 3.33

ⓒ 4.11 5.08 4.55*** 1223.58 ⓒ 제거

ⓓ 제거 ⓓ 12.33 1.47 19.01*** 323.58

ⓔ 4.09 .66 .98 451.22 ⓔ 3.29 .66 1.07** 200.11

ⓕ -.01 -1.18 -1.57 560.70 ⓕ .00 .78 .27** 371.12

ⓖ -20.33 -.73 -4.11 30.78 ⓖ 제거

ⓗ -4.68 -.19 -1.60 14.25 ⓗ -4.68 -.19 -1.60 13.34

ⓘ 8.35 .47 .63 551.22 ⓘ 8.35 .47 .63 384.43

ⓙ -.48 -.25 -.49 242.71 ⓙ -.47 -.25 -.40 176.23

ⓐ 인구, ⓑ 면적, ⓒ 주간인구, ⓓ 생활인구 ⓔ 65세 이상 인구, ⓕ 사업체수, ⓖ 외국인 수, ⓗ 농경

지 면적, ⓘ 장애인 수, ⓙ 자동차 수

** p <.05, *** p <.01; two-tailed test

<표 7> 유형별 수요함수 및 기준인력 산정 결과와 비교

Ⅴ.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산정모형에서 활용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유발시키는 9개 지표 대비 새로운 지표인 생활인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적정성을 확

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이론적 차원에서 공무원의 적정인력규모

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 생활인구를 새롭게 개념정의하였고, 주간인구를 대체하는 새

로운 변수로 제안하고 적용결과 개선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신규모형은 기존모형과 같이 여전히 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

었고, 오히려 기존모형에 비해 설명력( )이 다소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한계를 보이

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력규모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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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모형을 정리하고, 기준인건비제도가 수요모형과 자원모형을 결합한 형태임을 

밝혔다. 또한 해당 모형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된 기준인건비자원을 각 자치단체에 어

떻게 배분할지를 주요 행정수요지표를 독립변수로 삼은 통계기법에 의해 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정인력규모를 추정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기존모형과 신규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존모형이 

행정수요에 대해 민감도가 낮은 안정적인 모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체정원에 대

해 우상향의 경로의존성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안정성), 신규모형은 상대적으로 

행정수요변화에 민감도가 높아 급변하는 행정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짐을 보여주었다(상황대응성). 그러나 신규모형은 전체적인 공무원 규모의 증가-감소가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행정수요급증지역의 경우 업무수비범위 확대, 민원대응 난이도 

증가 등으로 인력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하남시 조

직담당자 인터뷰, 2024), 반대로 법정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

구감소와 경기 후퇴에 따른 경제⋅산업 지표 의 하락, 지역활력저하 등의 상황 속에서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

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존모델에 대한 개선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발굴한 유동인구 기반의 협의의 생활인구 지표가 기존 주간

인구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협의의 생활인구 지표가 주간인구지표를 대

체할 때, 주간인구지수의 역전현상이 개선되고 지표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일정부분 

개선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수도권 인근 시지역의 추정인

력은 증가되고, 법정인구감소지역의 추정인력은 감소되기 때문에 제한된 총인건비를 

보다 공평하게 배분한다고도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정인구감소지역에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반론, 과연 지금의 신규모형에 의해 도출된 추정인력의 증감폭이 타

당한 수준인지에 대한 정밀한 검증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수의 경우 협의의 생활인구 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아니면 별도의 

변수로 기존모형과 같이 분리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밖에 특

광역시 내 자치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지표가 적절하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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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Improving the Adequate 

Manpower Size Estimation Model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Living Population”

Mingon Kim & Jisoo Kim

As population decline emerges as a national issue, how to estimate the 

adequate manpower size of each local government has gained attention 

again. Governments have used an adequate manpower estimation model 

that is based on the standard labor cost. However, the existing adequate 

manpower estimation model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reflect 

the actual administrative needs of each local government because it is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Hence, this study suggests 

replacing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with “living population in the 

narrow sense” as a new indicator because that term better reflects the 

actual administrative needs of each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both the new and 

existing indicat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ew model using “living 

population in the narrow sense” reacted more sensitively in terms of 

reflecting actual administrative needs rather than an existing thing. The 

study derived an improved regression equation applied to the new 

indicator. Therefore, this study has academic implications in that it 

derives and presents an improved regression equation through applying 

to the new indicator “living population in the narrow sense.” This study 

also has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suggesting possibilities for 

improving the existing adequate manpower estimation model by 

consider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population 

decline. 

※ Keywords: Adequate manpower calculati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Standard labor cost system, Living Population




